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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노총, 코로나19 특단대책 등 논의





�





한국노총,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재벌개혁, 공정사회 만들기’ 등 7가지 과제 및 22개 정책요구





�������한국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7일(화) 국회 앞에서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채택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한국사회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전 산업에 걸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영세 상인들은 매출이 급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생연대는 공동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출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재벌개혁, 민생살리기, 공정사회 만들기 등 7가지 과제, 22개 정책요구가 담겨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8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유발된 비상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타개 방안을 논의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이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선택과 집중도를 높이고, 신속하면서도 과감하게 정책시행을 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국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위기극복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원탁회의에는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과 경제단체를 비롯해 금융권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